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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대응 정책의 평가:
단절적 시계열 비교집단 설계를 중심으로

1)김창환(국방대학교)**

문영세(국방대학교)**

본 연구는 코로나 19 방역정책 개선 및 향후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해, 코로나 19에 대한 각국의 

정책적 대응 및 백신 접종의 효과를 단절적 시계열 비교집단 설계를 통하여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미국, 스웨덴, 브라질 등 총 5개국을 대상으로 초기 대응정책, 정책 전환, 백신 도입 이후 

코로나 상황을 비교 평가하였으며, 각 국의 감염병에 대한 정책적 접근 패러다임은 전통적 계층주의, 신공

공관리론, 협력적 거버넌스, 개인 책임의 자유방임방식으로 유형화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각 국가의 

코로나 19 대응 정책은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발생을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발생 절대치에 큰 영향을 미

치지 못한 반면, 백신은 사망자 수 및 치명률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감염병 대책 수립 시 초창기나 소규모일 때는 감염병 억제 정부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대

규모 감염병 상황에서는 백신 접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 주제어: 정책 평가, 코로나 19, 거버넌스, 한국, 일본, 미국, 스웨덴, 브라질

Ⅰ. 서 론

현재 우리는 코로나 19 시대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Wenzel, 2020). 또한, 코로나 19

로 인하여 전 세계는 재난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이은환, 2020). 코로나 19는 2019년 12월 

최초로 중국 우한(武汉)에서 발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이양호, 2020), 각 국가로 확산되

어 경제, 정치, 사회적 피해를 입고 있다. 현재(2021.12.3. 00:00 기준)까지 코로나 19로 인한 

확진자 수는 약 2억 6천 3백여만명이며 사망자는 약 523만명을 기록하고 있다(WHO, 치명률 

2%). 이에 따라 WHO는 20년 2월 11일에 이 새로운 감염병 바이러스를 ‘Covid-19'로 명명하였

으며, 약 한 달 뒤인 3월 11일에는 코로나 19에 대한 펜데믹1)(pandemic)을 선언하였다. 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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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 선언 이후 코로나 19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델타, 오미크론 등 변이 바

이러스와 함께 여전히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감염병 위협은 유럽의 페스트, 아메리카 대륙의 천연두 등 시대마다 등장했

으며 그 기원과 규모가 다르게 나타났다(Bansal, Kim, & Wood, 2018). 이러한 감염병들은 개

인(정서적 불안)과 경제 분야(사회적 불안)에서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예를 들어, 실

업 또는 이직 등의 사회적 불안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직장 폐쇄, 경제적 빈곤 등으로 우울증 

증가 또는 주변 지인의 코로나 19 사망으로 인한 충격과 공포 등의 정서적 불안으로 나타날 수 

있다(Hällgren, Rouleau & de Rond, 2018; Pearson & Clair, 1998).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넘

어서 각 국가의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기업과 개인의 정서적 불안과 사

회적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Cuervo-Cazurra, Mudambi & Pedersen, 2017).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코로나 19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질병임에

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대응이 아닌 국가마다 서로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

에 따른 확진자 수도 천차만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코로나 19 발병 이후 

우한시를 봉쇄하였으며 해외로 입국하는 입국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시행하였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개인의 자율을 강조하여 봉쇄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로서의 방역을 강화하

고자 하였으며 마스크 착용에 있어서 의무화하지 않는 주도 많았다(Kim et al. 2020). 또한, 방

역정책 분야에 있어서 국가별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코로나 19 발생시 사회적 거리두기 및 강

화된 규제 정책 이후 백신 접종을 통하여 코로나 19 억제에 대응하고자 한 것에 반해 이스라엘

은 빠른 백신 도입을 통하여 20년 12월 19일에 첫 백신 접종을 시작하였으며 일정 기간 백신 

접종 후 규제조치를 해제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각 국가들은 방역정책 목표와 경제회

복 목표에 대한 상충(trade-off)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

서 국가별 대처 방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지에 대한 비교 분석은 향후 동일 사례 발생시 

효율적인 방역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김정, 2021). 즉, 방역의 목표와 경제회복의 목

표가 상생(相生: positive-sum) 상태로 지속되었는지, 상반(相反: zero-sum) 상태로 직면하였는

지, 상극(相剋: negative-sum) 상태로 도래하였는지에 대한 국가별 방역정책의 결과를 확인하

는 것은 향후 정책 결정에 있어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국가별 코로나 

19 방역정책은 코로나 19 차단의 효과와 더불어 국가 간의 마찰을 빚을 수 있는 요소로도 작용

할 수 있다(윤기웅･공동성, 2020).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방역정책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국

가 경제 및 정치･외교적 요소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즉, 정부의 방역정책은 국가의 사회･
경제적 요인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방역정책이 얼마나 잘 수행되고 

1) 사람 대 사람으로 전염되기 쉬운 질병이 전 세계 여러 곳에 퍼지는 현상(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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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방역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및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방역정책을 개선할 수 

있으며 향후 비슷한 감염병 사례가 발생시 관련된 자료들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코로나 19에 대한 국가별 시행정책은 어떠하며, 이 정책이 코로나 19 발병(확진자 수, 

사망자 수, 치명률)을 억제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

둘째, 코로나 19에 대한 백신 도입이 코로나 19 발병(확진자 수, 사망자 수, 치명률)을 억제

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륙별2)로 한 개의 국가를 선정하여 단절적 시계열 비교

집단 설계를 시행한다. 즉, 국가별 코로나 19 관련 정책을 확인한 후 코로나 19 정책 시행에 따

른 확진자, 사망자 추이를 분석하며, 백신 도입과 국가별 백신 접종률이 일정 비율로 접종이 완

료되었을 때의 확진자와 사망자 발생 추이를 확인한다. 또한, 일정 비율로 접종이 완료되었을 

때의 국가별 정책의 변화가 있었는지, 또한 정책의 변화가 있었다면 정책의 변화에 따른 코로

나 19 발병에 대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및 연구의 분석틀 설정

1. 감염병 재난 거버넌스와 정부정책평가

코로나 19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감염병으로 지정되고 있으며, 이 감염병은 

사회재난에 속한다.3) 특히 재난은 하나의 조직이 극복하기 어려우므로(Moynihan, 2005), 단독

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민간과 공공기관의 협력을 통한 재난관리 및 의

사결정이 요구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감염병의 관리를 정부(government)의 관점이 아닌 거버

넌스(governance)의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감염병 관리 책임으로 법적 규정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6항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

2) 코로나 19 백신접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아프리카 대륙은 제외하였다.

3)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되는데,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등 자연현상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하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증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증 또
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
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의미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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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감염병의 관리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정부로 명

시하고 있으며, 행정부의 주도하에 시행되는 공공 거버넌스(public governance)라고 볼 수 있

을 것이다. 반면에 포괄적 의미의 거버넌스는 “공동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및 집행 등에 관한 전

반적인 과정”(공동성･윤기웅, 2018)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포괄적 의미의 거버넌스는 국가에

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및 관리의 전반적인 과정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

서, 코로나 19는 감염병으로서 정부의 주도하에서 관리되는 전반적인 과정이지만, 관련 전문

가 및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도모할 수 있는 성격이다. 

이러한 감염병에 대한 재난관리 패러다임은 김은성 등(2009)과 류종수(2021)의 연구에서 변

화해 왔는데 전통적 계층주의, 신공공관리론, 협력적 거버넌스, 개인 책임의 자유방임 방식으

로 유형화할 수 있다. 각각에 대해 설명해 보자면 첫 번째로 전통적 계층주의는 전통적 관료 중

심의 안전관리로 볼 수 있으며, 관료제(bureaucracy)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안정과 능

률을 높여주는데 아주 적합한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관료제의 기본 특성인 ‘잘 구성

된 분업화와 전문화’를 통해 능률성, 효과성이라는 행정가치를 가장 중요시하고 수직적인 권한

을 가진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신공공관리론이다. 신공공관리론은 1990년대 이

후 강조된 이론으로서 성과와 기업적 관리혁신을 공공기관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이루

어졌으며 전사적 위험관리시스템(Enterprise-wide Risk Management：ERM)이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정부조직의 규모를 줄이거나 민간 아웃소싱, 위탁 관리 등으로 활용

되고 있다. 세 번째 패러다임은 협력적 거버넌스로서 관리를 정부에서 민간기관에게 이양해 주

는 것이 아닌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

는 것이다. 이를테면 워크숍 또는 사전 교육을 통하여 민간기관과 공공기관과의 신뢰를 구축한 

후 공통적 지식과 가치를 구축하며 정책의 유연성과 점차 복잡해지는 공공정책의 문제를 빠르

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기관과의 위험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

으로는 개인 책임의 자유방임 방식의 패러다임이다. 정부가 재난에 대한 방역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에 최소한으로 개입하며 자율에 기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최근 스웨덴

의 자유방임적 방역 대책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개인이 책임을 지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류종

수, 2021).

이러한 감염병 재난관리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패러다임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해

외 여러 국가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염병 관리 

접근 패러다임을 연구분석의 틀로 활용하도록 하겠다. 

코로나 19 대응정책에 대한 연구분석틀은 이전 연구에서 다양하게 진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전 판데믹 관련 연구에서도 확진율이나 사망률에 미치는 요인을 다룬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하였으며 기존 연구들에서는 의료기관의 접근성, 병상 수와 같은 의료시스템, 연령,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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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을 연구주제로 다루었다. Stojkoski et al.(2020)의 연구에서는 

코로나 19의 사망자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체중과 인구밀집도, 고령층 인구가 많을수록 코

로나 19의 확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Sa(2020)는 영국과 웨일즈 지역에서 실시

한 코로나 19 발생의 사회경제적 특징에서 대가구일수록,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대중교

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코로나 19 확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Nayak et al.(2020)의 

연구에서 코로나와 치명률과의 관계 중 사회성 취약지수가 높은 곳에서 치명률이 높게 나온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Kim & Bostwick(2020)의 연구에서는 사망률 증가와 사회적 취약성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비중이 높은 곳에서 사회적 취약성과 위험

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Almagro & Orane-Hutchinson(2020)의 연구에서

는 코로나 19의 초기 전염요인으로서 인종, 소득, 직업 등의 영향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코로나 19에 대한 정책평가를 초기 대응 정책과 백신도입 이후 시기에 있어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제시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2. 선행사례 검토

정책평가를 진행하기 전 과거에 발생한 감염병 사례들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어떠한 정책관

리를 시행하였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각 국의 코로

나 19 정책을 비교하는 비교평가 연구이기 때문에 특정 사례를 실제적 맥락(real-life context)

하에서 분석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Yin, 2009). 본 연구에서 여러 나라의 기존 감염병 관리정

책을 동시에 분석하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지만, 단일 논문에 담기에는 분량이 너무 

방대해지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가장 관심이 많은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 사례만 살펴보기

로 한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19 이전 감염병 사례와 대응정책을 살펴보는 이유는 시계열 차원에서 감

염병의 규모와 사회적 위해의 상대적 심각성 정도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정책의 일

관성과 정책변동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 의하면 정부정책 

등 제도는 과거의 제도를 답습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또한 정책실패 및 환경 변동의 결과를 시

차를 두고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선 국내의 감염병 사례에 대한 발

병 현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감염병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진행

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19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감염병은 SARS(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2002년), 신종플루(H1N1 influenza, 2009년), MERS(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2015

년)이 있으며 이는 모두 해외에서 최초로 발병되어 국외로 전염되었다. 우선 첫 번째로 SAR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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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에 중국 광둥성에서 처음 발병되었으며 이후 32개국으로 전염되었고 총 8,273명의 감

염자와 774명의 사망자 수를 기록(치명률 9.1%)하였다(이혜미, 2020). 우리나라에는 3명의 의

심환자만이 나오고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아 방역 국제보건기구(WHO)로부터 ‘SARS 예방 모범

국’이라는 평가를 받았다(Park, 2015). 그 당시 정부는 2003년 3월 16일 SARS 발병 경보가 발

령된 이후 범정부 차원의 정부종합상황실이 구성되었으며 군 의료진 투입, 열 감지기 추가 설

치에 따른 공항 배치와 방역 활동을 시행하였다. 또한, 방역 기간 중 전국 보건소에서 사스 감

염 위험지역 입국자 약 23만 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와 

응급상담 전화를 진행하는 등 민관이 합동으로 방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4) SARS 백신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개발이 진행되었으나 감염의 확산세가 줄어들면서 개발 단계에서 중

단되었고, 국내의 방역 활동은 2003년 7월 7일 정부종합상황실의 비상방역이 종료되면서 

SARS의 전염 종식을 선언하였다.

두 번째로 신종인플루엔자(또는 신종플루)는 2009년 미국과 멕시코에서 발병되어 국외로 전

염되었다. 이전의 아시아 국가에서만 전염의 확산세가 높았던 SARS와는 다르게 세계 129개국

으로 전파되면서 약 672만명의 감염자와 18,449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다(치명률 0.3%). 신종

플루는 다른 감염병들과는 다르게 치명률은 낮았지만, 전파율이 높아 각 국가에서 산발적으로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9년 5월 2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2009년부터 

2010년 8월 말 기준으로 759,678명이 감염돼 270명이 사망하였다(치명률 0.03%). SARS 사태

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는 확진된 환자에 대한 자가격리, 공항의 입국검역을 강화하는 등의 적

극적인 활동을 하였으나 초기 단계에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방역 활동으로서 확진자의 급격한 

확산이 발생하지 않았으며(이동한･신상숙･이종구, 2010) 이후 정부의 적극적 대응은 효과적으

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백신의 확보에 대해서는 선진국보다 확보량이 매우 적어 7월부터 

신종플루 확진자 수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게 되었으며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군 장병 사

이에서 확산세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의 학교에 대한 휴교, 육군훈련소 입영 행사 

중지, 감염자 자체 격리 등의 방역대책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급격한 확산세와는 달리 신종플

루는 ‘타미플루’, ‘리렌지’ 등의 치료제와 ‘팬덤릭스’, ‘그린플루-에스’ 등의 백신 수급이 가능하

였기 때문에 장기간 확산세는 보이지 않았으며 2010년 9월 이후에는 진정세를 보이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MERS(이하 중동호흡기증후군)는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초로 발병하여 

24개국으로 확산되었으며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2,430명의 확진자와 8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치명률 34.4%). 이는 이전의 감염병들보다 매우 높은 치명률을 보였다. MERS는 

SARS와는 다르게 낮은 전염성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빠르게 

4) MEDIGATENEWS(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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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정윤진･최선, 2017). 우리나라에서의 MERS는 2015년 5월 20

일 첫 환자를 시작으로 7월 28일 종식 선언까지 총 186명의 확진자와 36명의 사망자 추이를 

보였다. 그 결과 메르스에 의한 피해 규모는 발병국 중 사우디아라비아 다음 두 번째로 큰 피해

를 받은 국가로 오명을 남기게 되었다. 이는 미진한 역학조사와 범정부 차원의 감염병 관리대

응이 부실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배재현, 2016).

위의 내용과 같이 이전 감염병들의 내용을 요약하면 <표 1>로 확인할 수 있으며 결론적으로 

이전의 감염병들은 코로나 19와는 그 특징이 다르다. 신종인플루엔자와 같이 전파율은 높지만 

치명률은 높으며 현재까지는 임상실험과 식약처 승인이 통과된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SARS나 MERS처럼 단기간에 종식된 감염병이 아니므로 장기간에 걸친 방역활동이 필수적으로 

작용하게 됨에 따라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효과는 줄어들고 전통적 방식의 효율적 방역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의 코로나 19 대응 정책에 대한 평가는 이전 사례들의 

맥락적인 위상 비교는 할 수 있으나 동일 선상에서의 평가는 제한되기에 창의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표 1> 2000년 이후 감염병 발생 현황

구 분 SARS H1N1 influenza MERS

최초
발병일

세계 2002.11.16. 2009.04.15. 2012.09.24.

한국 2003.04.29. 2009.05.02. 2015.05.20.

최초발병국가 중국 광둥성 미국,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총 발병국가 32 129 24

세계

확진자(명) 8,273 6,724,149 2,430

사망자(명) 774 18,449 838

치명률(%) 9.1 0.3 34.4

한국

확진자(명) 3 759,678 186

사망자(명) 0 270 36

치명률(%) 0 0.03 19.3

치료제 보유 없음 타미플루, 리렌지 등 없음

정부조치
민･관의 적극적 방역정책 시행

(입국검역강화, 접촉자 
자가격리, 추적조사 등)

입국검역강화
접촉자 자가격리

국민의 자발적 방역(초기)
다소늦은 백신수급

학교 휴교 행사 중지 등

미진한 역학조사
초기 감염병 관리대응 부실

종식선언 2003.07.07. 2010년 이후 2015.07.28.

＊ 출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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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분석 틀

앞서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19에 대한 각 국의 방역정책이 어떻게 진

행되었는지에 따라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에 관한 추이 분석을 통해 국가별 방역정책에 대한 성

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물론 대응 체계나 국가별 정책을 독립변수(처치변수)로 보고 효과성을 

비교･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일 것이라고 볼 수 있다(류종수, 2021). 이는 각국의 지리적, 

인구통계학적, 의료분야별 특성뿐만 아니라 감염병으로 인한 역사적 경험의 사례, 대응하고자 

하는 방식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차이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0년 3월 WHO에

서 펜데믹을 선언한 이후 현재까지 선진국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효과적인 정책대응에 

실패하게 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정형화된 평가 방식의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인구통계학적, 의료시스템 등의 일반적인 보건체계를 벗어난 

정책평가방식을 통하여 초기 코로나의 대응과 현재 대응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을 비롯하여 단절적 시계열 비교집단 설계의 비교집단으로 선정한 일본, 

미국, 스웨덴, 브라질 등 총 5개국의 코로나 19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고자 한다. 관련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여 데이터가 왜곡되거나 비공개된 자료의 검색이 제한되는 국가들은 제

외하고, 코로나 19 대응 정책에 관하여 언론에 가장 빈번하게 거론된 국가들 중 아시아, 북미, 

유럽, 남미 등 대륙별로 1개국을 비교집단 대상으로 균형 있게 선정하였다. 언론 노출 빈도를 

비교집단 선정의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이러한 국가들이 코로나 19 대응 정책을 가장 적극적

으로 시행하거나 가장 독특한 정책을 시행하여 단절적 시계열 비교집단 설계에 적합하다고 판

단하였고, 대륙별로 비교집단 대상을 분산 선정한 이유는 지역적 변수가 허위변수 혹은 혼란변

수로 작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기 위함이다.

각 국가에 대한 방역정책의 대응방식은 총 2단계로 나누어 평가한다. 첫 번째로 코로나 19 

감염에 따른 초기 대응방식에 대한 평가에 대해 알아본다. 두 번째로 백신 접종 완료자 비율이 

전 국민 기준 일정 비율로 도달하였을 때 국가 방역정책의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이를 본 

연구에서는 ‘백신 접종 후 대응정책의 변화’로 구분하여 표현하고자 한다. 이는 한 국가가 집단

방역이 되었는지 아닌지로 판단하고자 하는 기준에 있어 국가(ex. 한국, 유럽 등)들이 백신 접

종 완료 인원이 전 국민의 70%로 목표치를 잡고 있으나, 국가마다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치의 

차이가 있으며 백신 수급의 제한으로 70%를 달성하지 못한 국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집단방

역의 기준보다는 ‘위드 코로나’5)에 따라 국가들의 방역정책에 대한 변화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

한다. 각각의 방역정책의 대응방식에 대한 평가는 감염병 재난 패러다임의 4가지 분류 방식(전

5)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코로나 19를 예방하며 점진적으로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것, 최근 한국에서는 
위드 코로나 대신 ‘단계적 일상회복’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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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 계층주의, 신공공관리론, 협력적 거버넌스, 개인 책임의 자유방임 방식)으로 구분하여 제

시하고 단계별 대응정책에 대한 평가는 확진자 수, 사망자 수, 치명률로 분석하여 제시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목적 중 두 번째 연구목적(코로나 19에 대한 백신 도입이 코로나 

19 발병(확진자 수, 사망자 수, 치명률)을 억제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효

과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평가간 발생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ex. 올림픽, 대

선), 백신 오접종(국민들의 접종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 등의 변인은 내적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통제하였다.

Ⅲ. 국가별 코로나 19 관련 정책평가

1. 일반현황

5개 국가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의료지원체계, 백신 접종일, 백신의 종류, 백신 접종률, 

확진자 수, 사망자 수는 2021년 12월 3일을 기준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경제협력개발기

구(OECD), Our World in Data의 홈페이지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그림 1, 2>와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국가별 확진자, 사망자

＊ 출처: WHO Coronavirus Disease(COVID-19) Dashboard, 저자 재구성.
(자료검색일: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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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코로나 19과 관련된 특징들을 살펴보면 한국은 높은 인구밀도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치명률이 다른 5개의 국가보다 낮은 수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초기에 

한국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실･내외 마스크 적극 착용, 적극적인 방역대책을 통한 시

민들의 자발적인 방역 활동에 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인구밀도가 코로나 19 확

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증거를 뒷받침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림 2> 백신 접종률

＊ 출처: Our World in Data, 저자 재구성.
(자료검색일: 2020.12.03.)

코로나 19에 대한 치명률과의 관계에서는 1개의 국가(브라질)를 제외하고는 모두 낮은 수준

을 보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는 SARS와 MERS 감염병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의 치명률

을 보이지만 신종인플루엔자보다는 높은 수준의 치명률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백신 

수급과 접종에 있어서 모든 국가가 3~5종의 백신을 도입하여 2020년 12월부터 접종을 시작하

였다. 특히 한국은 다른 5개국보다 가장 늦게 백신 접종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백신 접종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국가별 일반현황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스웨덴 브라질 세계

총 인구(만명) 5,161 125,96 332,91 1,025 213,99 791,067

인구밀도(인구/Km2) 515 337 30 20 21 57

확진자(명, 누적) 462,555 1,727,560 48,413,265 1,209,935 22,105,872 263,563,622

사망자(명, 누적) 3,739 18,363 778,336 15,164 614,964 5,23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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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WHO Coronavirus Disease(COVID-19) Dashboard, OECD Data Hospital Beds, 백신 접종자는 1차 접종자
까지 포함, 저자 재구성

(자료검색일: 2020.12.03.)

2. 국가별 코로나 19 관련 대응 방식과 평가

1) 한국

(1) 초기 방역대책

한국의 초기 방역대책은 2015년 메르스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적극적인 초기대응을 진행하

였다. 국경을 봉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코로나 19 감염정책 방향의 제시는 외교적, 사회적 혼

란을 줄이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정부의 검사-추적-격리-조치 전략이 

적극적으로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Majeed et. al. 2020; OECD, 2020; Kenworthy, 2020).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한국의 초기 방역대책은 민간기업의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확진자와 관련된 정보와 감염안내 등의 전파를 지속적으로 강조하였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

리조치와 확진자 및 접촉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진행하였다. 또한,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공공 

및 교육 장소 등의 폐쇄 및 휴교령을 통해 대규모 집단 감염을 사전에 방지하였고 기업의 유기

적인 연계를 통해 재택근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토록 권고하였다. 추가적으로 호흡기로 감염

되는 코로나 19의 특성상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주먹 인사, 팔꿈치 인사 등의 사

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진행하였다. 한국 국민 역시 현 상황에 대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력

을 통해 초기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하였다. 다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 다소 늦은 백신의 도입 

및 접종은 국민의 불안감과 불만을 고조시켰으며 확진자에 대한 너무 많은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일부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조성은, 2020). 

치명률(%)
(사망자/확진자)

0.8 1 1.6 1.3 2.7 2

의료
지원
체계

백신 접종 시작일 2021.02.26. 2021.02.17. 2020.12.15. 2020.12.18. 2021.01.19. -

접종률(%) 83 79 70 75 77 55

보유 백신

5 4 3 3 4

-

노바백스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노바백스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시노백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12.4 12.8 2.8 2.1 2.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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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신 접종 후 대응정책의 변화

한국은 21년 11월 1일 확진자가 발생한 지 약 650여 일, 백신 접종을 시작한지 약 250여 일 

만에 일상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른 감염정책의 변

화로서는 일부 생업시설의 운영시간이 연장되었으며 사적 모임의 인원이 확대되었다. 기업 차

원에서는 재택근무를 하던 인원들도 일부 복귀할 수 있었다. 또한, 행사나 집회에 대해서도 

500명 미만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완화하였다. 이는 11월 1일 기준 백신 접종 완료자 비율이 정

부가 목표한 70%를 넘은6) 것에 대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3) 요약

한국의 초기 방역정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재난관리 패러다임의 분류

로 살펴본다면 협력적 거버넌스와 전통적 계층주의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 시민사회와 공공

기관 그리고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의 집단 감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권위적이지만 효율적인 전통적 계층주의의 거버넌스의 시너

지는 동일 기간 다른 국가들보다 적은 확진자수를 기록할 수 있었다<그림 3>. 하지만, 다소 늦

은 백신의 도입으로 인해 많은 인원들이 백신을 접종받지 못한 기간(3~6월) 중에는 높은 치명

률을 보이고 있다<그림 4>. 

<그림 3> 한국 코로나 19 확진자/사망자 수 <그림 4> 한국 코로나 19 확진자/사망자 비율

＊ 출처: WHO Coronavirus Disease(COVID-19) Dashboard, 저자 재구성

또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시행한 후의 방역정책의 변화는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에(11월 1일부터 확진자 수 증가) 집단방역에 대한 부분

과 방역정책의 변화에 대한 기준선을 재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6) 11월 1일 기준 80%(출저: Our World i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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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1) 초기 방역대책

일본의 코로나 19 초기 방역대책은 최초 후생노동성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상황이 악화되어  

내각 관방 중심의 관리체계로 격상되었다.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일본은 한국과는 다르게 

국경 봉쇄정책을 시행하여 우한 및 중국 여권을 가진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진행하

였다. 또한 다이아몬드프린세스 크루즈선의 선내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치를 별

도로 추진하였으나 크루즈선 내에서 감염자와 비감염자에 대한 구분 없이 감염 방지 대책에 대

해 논의한 것으로 보아 적극적으로 자국의 감염자에 대한 유입을 차단하고자 했음을 시사할 수 

있다(최은미, 2020). 20년 3월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100여 명을 넘는 등 크게 증가하자 1차 긴

급사태를 선포하고 외출자제, 시설 이용 제한, 도쿄 올림픽 1년 연기 등의 방역대책을 강화하

였고 이동자제 요청을 권고하였다. 20년 7월에는 확진자 수가 1000여 명을 기록하는 등 1차 긴

급사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 방역과 경제의 양립을 위하여 국내 경제 활성화를 

시키고자 Go to Travel 캠페인을 시행하였으며(최은미, 2021), 코로나 19 이후의 경제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하지만 20년 11월 들어 확진자 수는 더욱더 급증하게 되었고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2차 긴급사태를 선언하였는데 그 내용은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과 재택근무

실시, 외출 자제 등의 방역정책이 제시되었다. 이후 확진자 수는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지만 1

년 뒤로 연기하였던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면서 7월부터 1만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임에 다시금 재택근무와 저녁 시간 외출 금지를 지시하였다.

(2) 백신 접종 후 대응정책의 변화

일본의 위드 코로나는 한국보다 1달 앞선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당시 일본

의 백신 접종률은 71%로서 집단방역의 목표치를 초과하였다고 판단하였기에 본 정책을 시행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9월 한 달간 확진자 수가 1,000여 명 이하를 기록하였

기 때문에 경제와 방역이 상생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위드 코로나 

정책은 기존의 코로나 19로 인한 대한 행동 제한을 대폭 완화했으며 음식점 내 ‘1테이블 4인 

이내’식사 해제, 운동경기 정원의 50% 관람 등이 주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3) 요약

일본의 초기 방역정책의 거버넌스는 전통적 계층주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낮은 IT 정보 기술

과 상부 지향적인 권력의 집중과 정책의 실행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산하 기간의 의견을 받

아 정책을 결정하기보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는 형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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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한국과는 다르게 개개인의 이동량이 적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어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세를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정책결정에 있어서 상부 지

향적 행위들은 늦은 상황 인식과 정책 수요자인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최은미, 2021). 하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백신 접종은 치명률을 크게 낮춰주는 효과를 가져주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세부 내용은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위드 코로나를 시

행한 21년 10월 부터 확진자와 사망자가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직･간접적인 원인으

로 인하여 백신 접종으로 인한 집단방역이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그림 6>.

<그림 5> 일본 코로나 19 확진자/사망자 수 <그림 6> 일본 코로나 19 확진자/사망자 비율

＊ 출처: WHO Coronavirus Disease(COVID-19) Dashboard, 저자 재구성

3) 미국

(1) 초기 방역대책

미국의 초기 코로나 19 방역대책은 20년 1월 최초 확진자의 보고 이후 긴급상황실(EOC)을 

가동하였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의 대응 시스템은 그보다 늦은 3월부터 시작되었다. 코로나 

19 진단키트 역시 다른 국가들보다 검사속도가 늦었으며 이는 불가피한 지연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인명 손실로 나타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 19 관련 미국의 방역정책은 다소 소극

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봉쇄조치를 통해 지역사회는 학교에 대한 휴교령을 내렸고 자택 

근무를 통한 집단방역을 막고자 하였으며 주요 스포츠경기(NBA, MLB)를 단축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원활한 방역정책이 시

행되지 않았다. 또한,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 마스크 착용 

권고, 개인 방역수칙 준수 등의 개인 차원에서의 방역대책을 강구하는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하

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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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신 접종 후 대응정책의 변화

미국의 위드 코로나는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완화된 5월부터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21년 5월 코로나 19 백신 접종률은 46%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집단방

역의 기준과는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은 각 주마다 다르게 적용되었

고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40개주), 실내 착용 필수(6개주), 백신_미접종자만 마스크 착용(3개

주), 실･내외 필수착용(1개주)으로 마스크 착용 없이 생활하는 일상이 되었으며, 이동제한과 집

합금지 조치 역시 해제되었다. 이는 정부의 방역정책보다는 자국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

하였기 때문에 우선 시행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다.

(3) 요약

미국의 초기 방역정책 패러다임은 개인 책임･자유방임 중심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재택근무, 이동제한, 국경봉쇄 등의 적극적인 통제를 취하였지만, 개인의 자율에 기대한다는 

점에서 앞선 두 국가와는 엄연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개인 책임･자유방임 중심의 접근은 장

점도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실제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5월에는 확진자와 사망자

가 감소세에 이르렀지만 8월부터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개인의 자율에 맞긴 방역정책은 

감염병의 대확산에 대비하는 적절한 정책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정책결정자들은 감

염병에 대한 정책 변화의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백신 접종자에 대한 치

명률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 역시 백신 접종 이후 사망자 비율이 감소세에 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백신 접종은 치명률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미국 코로나 

19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그림 7, 8>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미국 코로나 19 확진자/사망자 수 <그림 8> 미국 코로나 19 확진자/사망자 비율

＊ 출처: WHO Coronavirus Disease(COVID-19) Dashboard,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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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웨덴

(1) 초기 방역대책

스웨덴의 코로나 19 초기대응은 다소 느슨한 방식에서 시작되었다. 20년 3월 12일 코로나로 

인한 최초의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스웨덴은 500명 이상의 대중행사를 금지하였고 고위험

군에 속하는 80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해서는 코로나 19 감염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권

장하였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권고사항으로서 재택근무실시, 손씻기 강화 등의 내용을 

전파하였다. 이는 강제사항은 아니었으며 집단방역을 위한 음식점 폐쇄, 의료인을 위한 장비와 

마스크 지급, 확진자 가족들에 대한 격리, 국경 폐쇄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방역대책을 시행

하지 않았다. 아마도 이는 스웨덴의 의료시스템이 선진국과는 다르게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느슨한 방식의 대응정책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송지원, 2020). 그렇기 때문에 스웨덴은 

‘집단방역’이 아닌 국민의 일정 비율이 감염병에 대한 면역력을 갖게 하는 ‘집단면역’을 통해 

감염병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2) 백신 접종 후 대응정책의 변화

스웨덴은 21년 9월 30일 방역 제한의 대부분을 해제하였다. 재택근무 권고 및 사적모임 참

가, 행사 참여 등의 제한은 대부분 해제되었으며 다만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 지침만 유지

되었다. 스웨덴은 9월 30일 기준 전 국민의 71%가 백신을 접종받았으며 이에 스웨덴 정부에서

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였다.

(3) 요약

스웨덴의 초기 방역정책 패러다임은 개인 책임･자유방임 중심의 접근방식이라고 볼 수 있

다. 의료시스템의 부재로 ‘집단면역’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강한 규제를 

하는 것보다 적당한 규제와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판단하에서 시행한 것이라 판

단된다. 이는 <그림 9>에서 보면 효과적인 백신 접종과 느슨한 방역정책으로 인한 ‘집단면역’

으로 확진자 및 사망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Munoz(2020), Rambaree et al.(2020), Yaya et al.(2020)은 정부가 개인의 책임

과 자율에 의존하도록 하는 행위는 특정계층,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부정적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그림 10>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백신의 효과와는 관련 없는 치명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백신의 효과 입증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거나 

정책의 변화를 추구하고자 할 때 혼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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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스웨덴 코로나 19 확진자/사망자 수 <그림 10> 스웨덴 코로나 19 확진자/사망자 비율

＊ 출처: WHO Coronavirus Disease(COVID-19) Dashboard, 저자 재구성

5) 브라질

(1) 초기 방역대책

브라질은 미국, 인도에 이어 가장 많은 확진자를 발생시켰으며 코로나 19에 취약한 국가 중 

하나이다(권기수, 2021).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조치에 대한 권한이 주지사와 시장에게 

있기 때문이다(김영성, 2020). 이러한 이유로 브라질에서의 코로나 19는 효과적인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년 7월 7일에는 대통령까지 확진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렇

듯 브라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립으로 방역정책에 혼선을 빚게 되면서 초기 방역에 실

패한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명률이 기타 남미 국가들보

다 낮은(ex. 멕시코 8.57%, 페루 3.65%) 이유는 의료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단 나눔) 브라질 정부의 방역대책은 연방 예산을 활용하여 의료장비를 지방정부에 보급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정상희, 2021). 또한, 자발적인 격리조치를 지시하고 온라인 플랫

폼을 운영하는 등 GDP의 10%를 방역대책 예산으로 활용하였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방역정책에 대한 갈등은 결국 법원으로 논쟁이 이어지게 되었고 결국은 중앙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규제를 지방정부에서 자율적으로 시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하였다. 

현재까지 브라질은 위드 코로나에 대한 정책 변화는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2) 요약

브라질의 초기 방역정책 패러다임은 강력한 전통적 계층주의 중심의 관리라고 볼 수 있다. 

중앙정부에서의 통제를 통하여 감염 방지를 위한 정책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지방정부

와의 잦은 마찰로 인해 효과적인 방역정책을 구사하지 못한 것은 향후 정책을 구상하는 사람

들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판단된다. 브라질의 확진자 / 사망자 수와 치명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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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내용은 <그림 11, 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 브라질 코로나 19 확진자/사망자 수 <그림 12> 브라질 코로나 19 확진자/사망자 비율

＊ 출처: WHO Coronavirus Disease(COVID-19) Dashboard, 저자 재구성

6) 국가별 정책에 대한 요약

본 연구는 국가별로 감염정책에 대한 패러다임과 백신 도입으로 인한 효과, 백신 도입에 따

른 정책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로서 대체로 전통적 계층주의

와 개인 책임･자유방임을 통해 방역정책을 달성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방역정책의 거버넌스

는 국가별로 사회, 문화적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

만, 확진자, 사망자를 감소시키는데 있어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백신 도입에 따른 확진자 수, 사망자 수의 변화는 일관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정확한 확인

이 어려웠으나, 백신이 치명률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영국에서 연구

한 결과7)인 백신이 감염을 차단시켜 주는 효과가 아니라 사망 예방에 탁월하다는 실증적 연구

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된다. 국가별 감염정책 패러다임과 평가에 대한 요약은 <표 3>과 같다.

<표 3> 국가별 코로나 19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 및 평가(요약)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스웨덴 브라질

거버넌스
협력적 거버넌스

+
전통적 계층주의

전통적 계층주의

개인책임･
자유방임

+
중앙과 지방간

분절된 계층주의

개인책임･
자유방임

전통적 계층주의
+

중앙과 지방의 갈등

백신 도입 효과
확진자 및 사망자 수 감소에는 부분적으로 영향이 있었으며, 치명률을 감소시키는 데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

백신 도입에 따른 
정책 변화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진행 중

7) 서울신문(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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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연구는 코로나 19와 정책평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유사 감염병 사례에 대한 맥락적 의존

성 검토와 코로나 19에 대한 국가별 시행정책의 효과성과 백신 도입에 대한 효과성을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치명률의 관계로 판단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 코로나 19는 SARS, 신종인플

루엔자, MERS와 같은 감염병 사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장기간 확산세가 지속되고 치

료제가 없다는 점에서 기존의 감염병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긴 시간에 걸

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감염정책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코로나 19에 대한 각 국가의 정책은 사회, 문화적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개인의 인

권과 자율을 중시하느냐, 관료제 활용 및 통제를 중요 하느냐에 대한 차이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만으로는 감염병 차단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코로나 19 발생 초창기 확진자 수가 1000여명 이내일 때

의 감염병 억제 정책은 효과적으로 작동하여 다른 국가들보다 적은 확진자 추이를 보였으나 

감염병이 장기화되고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 정책만으로 크게 효과를 발휘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백신 접종을 우선적으로 시행한 국가에서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감염병 관련 정책 수립시 다양한 상황과 시간적 흐름을 가정하여 그에 

적합한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물론 백신 도입도 정부의 감염병 대응 정책의 역할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백신 도입은 별도로 구분하고 있으며, 정부대응정책은 백신 

이외의 감염병 억제 정책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백신 도입에 의한 확진자 수, 사망자 수, 치명률을 분석한 결과, 백신 도입에 따

른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감소 효과는 일관되지 않았으나 치명률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인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는 영국의 실험 사례와 더불어 최근 연세대학교 의학과에서 국내에서 접종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19 백신 접종과 치명률과의 관계를 시계열별로 분석한 결과와 일치한

다.8) 최근 코로나 19 백신을 우선 접종받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증가

하는 것으로 보아 백신 효과의 감소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감염병 확

산을 방지하기 위한 백신 접종 및 재접종의 판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9) 결론적

으로 본 연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국가별로 접종된 코로나 19의 백신 효과가 치명률을 감

소시켜 준다는 결과를 입증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장기간에 걸친 감염병이 발생

하게 된다면 관련된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백신의 우선 도입을 핵심 대책으로 추진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는 코로나 19는 국가들의 다양한 대응방식보다는 감염을 “예방, 대응, 회복, 학습

8) 중앙일보(2021.12.06.)

9) 서울경제(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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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mmerman 1985) 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하며, 백신 접종을 통하여 이전의 사회생활로의 

복귀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장영욱･윤형준(2021)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논거와 일치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들의 감염병 대응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감염병

에 대한 재난은 국민과 경제, 정부에 있어서 강력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문제

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선 담당자들이 단시간 안에 대응해야 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

이기 때문에 자연재해와는 확연히 다른 위기관리체계와 운영이 요구된다(고대유･박재희, 

2018). 따라서 감염병 재난에 대한 대응 및 역할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협력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미디어와 관련된 정보의 실시간 공유 등

의 다방면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만약 감염병에 대한 실체와 심각성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응정책을 구상하여 실행하지 않고 개인의 책임과 자율에만 의존하도록 방

관한다면 국민에게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감염병 발생시 백신 도입

을 최우선 대응 과제로 선정하되 국가의 사회적 환경과 법과 제도, 대응할 수 있는 운영 능력 

등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가에 적합한 신속하고 최적화된 대응을 실행하여 감염

병에 대한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통해 감염병 조기 종결과 그에 따르는 경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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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Evaluation on COVID 19 Policy:
Focusing on Interrupted Time Series Comparative Group Design

ChangHwan, Kim & Youngse, Mun

This study evaluated the effect of each country's policy response and vaccination 

against COVID-19 through a interrupted time series comparison group design for the 

improvement of COVID-19 quarantine policy and effective future infectious disease 

management. For this study, a total of five countries including Korea, Japan, the United 

States, Sweden, and Brazil were compared and evaluated for the initial response policy, 

policy change, and the corona situation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vaccine. Attention, 

new public management theory, cooperative governance, and laissez-faire of individual 

responsibility were categorized and examined.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evaluated 

that each country's COVID-19 response policies could delay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and deaths, but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absolute number of cases, while 

vaccines had an impact in reducing the number of deaths and fatalities. Accordingly, it is 

suggested that the government policy to contain the epidemic can be effective at the 

initial stage or small scale when establishing measures for future epidemics, but it is 

suggested that vaccination should be prioritized in the case of a large-scale epidemic.

Key Words: COVID-19, governance, policy evaluation, South Korea, Japan, United 

States, Sweden, Braz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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